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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‘23.10.22(일) 배포 즉시 배포 ‘23.10.22(일) 

문화일보의 「LH·사교육 이어 ‘특허 카르텔’ 

척결... 변리사 나섰다」보도에 대해 해명드립니다

[보도내용]

’23.10.20.(금) 문화일보의 「LH·사교육 이어 ‘특허 카르텔’ 척결... 변리

사 나섰다」보도에서

❶A업체는 ’21~22년 수주 없다가 특허청 퇴직 공무원 8명 영입 후 올해 2억

5천만원 일감 수주

❷B업체는 특허청 출신 대표, 2022년 품질평가 ‘미흡’ 받았지만 올해 일감
수주 3억 5천만원 증가

❸C업체는 ’22년 특허청 퇴직 공무원이 조사팀장으로 부임 후 3억 6천만원

첫 일감 수주

❹D/E업체는 특허청 출신대표로 1년 만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다고 보도함

[특허청 해명내용] 

❶A업체에 특허청 퇴직 공무원 8명이 입사한 시기는 ’22 ~ ’23년이며,

해당 업체는 ’20년부터 국내 상표조사 분석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
므로, ’21 ~ ’22년 수주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❷B업체가 ‘미흡’ 판정을 받은 품질평가는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과

별개로 출원인을 위한 ‘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’에 관한 것입니다.

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는 ‘24.1.1.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❸C업체는 ’22년 8월에 역량평가를 통과하였으며, 해당 조사팀장이 C
업체에 입사하기 전에 조사 물량 수주가 결정되었습니다.



❹조사 전문기관 등록은 등록 신청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등록 결정
하고 있으므로, 특허청 출신 대표 여부와 관계없습니다.

선행기술, 선행상표 조사사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

야로, 조사원은 각 전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.

특허청은 조사 전문기관 채용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, 앞으로

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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